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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청 원 자 : 정춘근(서림동 주민자치회장) 외 238명

나. 소개의원 : 서윤기, 송도호, 유정희, 임만균 의원

다. 제 출 일 : 2021년 11월 4일

라. 회 부 일 : 2021년 11월 9일

마. 상 정 일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청원요지

○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방침(2021.4.6.)에 근거하여 주민

총회를 거쳐 2022년의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 결과를 주민들

에게 공고하였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

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 예산의 편성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

함.



３.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청원인 외 238인은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방침

(2021.4.6.)에 근거해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총회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했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 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삭감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지를 고민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

치회 발전방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제출의견 :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 사업을 과도하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

- 2021년 주민자치회 사업의 자치구 평균 실집행률도 30% 정도로

저조하여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청원 및 청원소개의 개요

○ 청원인 외 238명이 제출한 동 청원은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 방침(‘21.4.6.)에 근거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의 동

단위 자치계획을 수립,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바,

계획된 주민자치회 예산의 편성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21년 4월 6일「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통보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총회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했으나,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제출하고 있음.

[연도별 지원 계획(안)]
(단위: 개 / 억원)

※

세입결산 동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산정하나, 예산 확정안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2021년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시민협력국 제출)

○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삭감 조치는 풀

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민

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 이에 서윤기, 송도호, 유정희, 임만균 의원은 청원 소개를 통해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삭감 조치는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동(지원액) 26(10) 80(35) 136(54) 236(89) 316(120) 425(161)



○ 동 청원은「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

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2022년도 예산 삭감

조치를 중단하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

으로 보임.

○ 다만, 주민자치회의 지원 예산은 행정국과 시민협력국에 분리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 개요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해결하며, 각종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임.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되고 있는 사업인 바,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설치 요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29조

- 주민자치회 설치(동단위), 기능(주민화합, 위탁 사무 처리 등), 구성(조례로 정함)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17.2, 행정자치부)

- 시범실시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 적극적 주민참여, 생활자치 구현 등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 서울시)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 대표성 강화, 자치권한 부여,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 자치구 조례표준안 제정(’17.10) 및 개정(’20.7)

- 공개모집, 개방성 및 다양성, 자치위원 역량강화, 탄력적 회의 운영

○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7)

-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 자율성·다양성 보장, 시장의 책무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

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

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

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

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

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

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

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7년 1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

년 22개 자치구 236개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시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서울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와 구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산업단과 동자치지

원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2022년 예산안 현황

○ ‘서울형 주민자치회’예산은 행정국과 시민협력국 예산으로 구분되어 지

원되고 있음.

1) 행정국 소관 예산(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자치회관운영및주민자치활성화지원”은자치회관 자율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전년대비90억8천 9백만원

(63.4%)을감액하여52억4천7백만원의예산을편성하고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현황
○ ’17.11월 : 최초 4개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시작

－ 성동구(8개동), 성북구(2개동), 도봉구(6개동), 금천구(10개동)

○ ’18.1월 ~ ’20.12월 : 18개구 210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확대

－ (전동시행) 10개구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동작

－ (확대중) 12개구: 종로, 마포, 양천, 관악, 강동, 용산,광진, 중랑,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 ’21.4월 기준 : 총 22개구 23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중

－ (미 시 행) 중구, 서초, 강남 → 주민자치회 구 조례 제정 후 시행 예정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동단위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해 50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2명, 간사 1명 등 선출

※ 자치구 조례별 규정내용 상이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4,336,648 14,336,648 5,246,751 △9,089,897 △63.4

사무관리비 32,646 32,646 32,646 0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034,252 13,034,252 4,474,355 △8,559,897 △66

자치단체
자본보조 1,269,750 1,269,750 739,750 △530,000 △42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자치회관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8명*4회

= 4,800천원

○자치회관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8명*4회

= 4,800천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관련 회의 및
자료인쇄비 등

= 27,846천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관련 회의 및
자료인쇄비 등

= 27,846천원

- 자치구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200,000원*2회*12월

= 4,800천원

- 자치구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200,000원*2회*12월

= 4,800천원

- 실적보고서 및 우수사례 등 제작
= 23,046천원

- 실적보고서 및 우수사례 등 제작
= 23,046천원

증감사유

변동 없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회관 평가결과 운영비 지원
18,480,000원*25개구

= 462,000천원

○자치회관 평가결과 운영비 지원
18,480,000원*25개구

= 462,000천원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 12,257,152천원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 4,012,355천원

- 1단계 자치구(4개구, 35개동)
= 1,895,120천원

- 1단계 자치구(2개구, 15개동)
= 480,873천원

- 2단계 자치구(11개구, 96개동)
= 6,583,930천원

- 2단계 자치구(11개구, 85개동)
= 3,034,051천원

- 3단계 자치구(7개구, 82개동)
= 3,134,273천원

- 3단계 자치구(7개구)
= 497,431천원

- 4단계 자치구(2개구, 3개동)
= 463,829천원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
= 65,100천원



○ 다만, 동 사업 중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

이 급격히 감액(2021년 122억 5천 7백만원→2022년 40억 1천 2백만원)

됨에 따라 원활한 주민자치회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

는지 여부와 향후 사업 계속성에 대한 자치구의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계획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주민자치회 관련 세부 산출내역]

구분 ’21 ’22

소 계 12,787백만원* 4,012백만원

자치구사업단 9,221백만원 3,112백만원

인건비
8,111백만원

· 단장3명, 단원 14명,

2,612백만원

· 단장 20명, 단원 30명,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신규 교류 자치회관
900,000원*47개소

= 42,300천원

- 기존 우수 자치회관
400,000원*57개소

= 22,800천원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
50,000,000원*5개동

= 250,000천원

증감사유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완료로 예산지원대상 감소(ʼ
21년 자치구사업단 24개구, 동주민자치회 216개동 → ʼ22년 자치구사업단 20개구,
동주민자치회 100개동) 등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 동주민자치회 사업비 등 활용하여 추진가능한 예산
으로 ʼ22년 감액

-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ʼ21년 단년도 시범사업 추진완료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회관 평가결과 시설비 지원
29,590,000원*25개구

= 739,750천원

○자치회관 평가결과 시설비 지원
29,590,000원*25개구

= 739,750천원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10,000,000원*53개동

= 530,000천원

증감사유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ʼ22년 신규확대동 공간조성비 미지원



○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 인건비를 6개월분에 대한 예산만을 편

성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연착륙을 위해 기

간 연장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요

망된다고 하겠음.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인건비 세부 산출기준 및 내역]

(단위 : 명, 천원)

자치지원관 34명 × 월단가 ×
6개월

· 단장 20명, 30명, 자치지원관
118명 × 월단가 × 12개월

자치지원관 73명 × 월단가 ×
6개월

운영비
사업비

1,110백만원

· 2개구 × 50백만원 ×
1/2(6개월)

· 20개구 × 50백만원

· 2개구(강남, 서초) × 30백만원

500백만원

· 20개구 × 50백만원 × 1/2(6개월)

동주민자치회 3,273백만원 900백만원

사업비

1,810백만원

· (3년차) 55개동 × 6백만원

· (2년차) 100개동 × 12백만원

· (1년차) 56개동 × 5백만원

600백만원

· (3년차) 100개동 × 6백만원

간사활동비

933백만원

· 111명 × 월500천원 × 6개월

· 100명 × 월500천원 × 12개월

300백만원

· 100명 × 월500천원 × 6개월

신규시행동
자산취득비

530백만원

· 53개동 × 10백만원
-

단계 자치구

단장 단원 동 자치지원관

편성
인원

인건비
(6개월간)

편성
인원

인건비
(6개월간)

편성
인원

인건비
(6개월간)

1단계 소계 2 51,373 4 81,500 8 163,000

성북 1 25,687 2 40,750 5 101,875

도봉 1 25,687 2 40,750 3 61,125

2단계 소계 11 282,552 19 387,125 65 1,324,375



단 계 구 분 세부내역

1단계

자치구 사업단 2개구 성북, 도봉

동 주민자치회 2개구 15개동 성북(10), 도봉(5)

2단계

자치구 사업단 11개구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동작,

관악, 강동

동 주민자치회 8개구 85개동

동대문(9), 노원(13), 은평(11),

서대문(9),양천(6), 강서(15), 동작(10),

강동(12)

3단계

자치구 사업단 7개구 용산, 광진, 중랑,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동 주민자치회 - -

종로 1 25,687 1 20,375
동대문 1 25,687 2 40,750 7 142,625
노원 1 25,687 2 40,750 10 203,750
은평 1 25,687 2 40,750 8 163,000
서대문 1 25,687 2 40,750 7 142,625
마포 1 25,687 1 20,375
양천 1 25,687 2 40,750 6 122,250
강서 1 25,687 2 40,750 10 203,750
동작 1 25,687 2 40,750 8 163,000
관악 1 25,687 1 20,375
강동 1 25,687 2 40,750 9 183,375

3단계 소계 7 179,809 7 142,625

용산 1 25,687 1 20,375

광진 1 25,687 1 20,375

중랑 1 25,687 1 20,375

강북 1 25,687 1 20,375

구로 1 25,687 1 20,375

영등포 1 25,687 1 20,375

송파 1 25,687 1 20,375

소 계 20 513,730 30 611,250 73 1,487,375



2)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 서울

형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3억6천5백만원 (6.9%)을감액하여 50억3백만원의예산을편성하고있

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5,368,796 5,368,796 5,003,229 △365,567 △6.9

사무관리비 7,000 7,000 7,000 0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95,308 5,095,308 4,785,196 △310,112 △6

자치단체
자본보조 266,488 266,488 211,033 △55,455 △21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5,095,308천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4,527,096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559,021,000원

= 1,559,021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1,285,196,000원

= 1,285,196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2,258,853,000원

= 2,258,853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2,541,900,000원

= 2,541,900천원



○ 동사업예산은주민자치회지원대상을전년도22개구 136개동에서 2022년

22개구 234개동으로확대하는 반면, 각 자치회 지원 예산은코로나19 장기

화등으로인한자치구의낮은실집행률을이유로2020년도실제집행률수준

으로감액하여편성하였음.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3단계 7개구 35개동
1,277,434,000원

= 1,277,434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700,000,000원

= 700,000천원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 15개동)

= 258,1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7개구 15개동
258,100,000원

= 258,100천원

증감사유

○ 주민자치회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년도 실제 집행률
(50%) 수준으로 예산액 삭감

- 22개구 136개동(21년) → 22개구 234개동(22년)
○ (동단위 계획형-주민자치회 통합) 주민자치회 미시행동 15개동에 대한 사업실행비
추가 반영

- 자율형동, 7개구 15개동(258,1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266,488천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192,533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21,568,000원

= 121,568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50,059,000원

= 50,059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111,520,000원

= 111,520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113,594,000원

= 113,594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33,400,000원

= 33,40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28,880,000원

= 28,880천원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1개동)

= 18,5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1개동
18,500,000원

= 18,5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치구 실집행률이 낮아 `20년도 실제 집행률(50%)
수준으로 편성

- 22개구 136개동(21년) → 22개구 234개동(22년)
○ (동단위 계획형-주민자치회 통합) 주민자치회 미시행 1개동 사업실행비 추가 반영
- 자율형동, 구로구 오류2동(18,500천원)



○ 한편, 시민협력국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인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3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예산편성안에서는 각

자치구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하도록하고시비지원을중단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으로통폐합함에따라, 주민자치회미시행동인 7개구

15개동에대한사업실행비만편성하여전년대비92.7%감액(35억 1백만원)한

2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운영

= 10,000천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 책자 제작
8,000,000원

= 8,000천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5,095,308천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4,527,096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559,021,000원

= 1,559,021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1,285,196,000원

= 1,285,196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2,258,853,000원

= 2,258,853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2,541,900,000원

= 2,541,90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1,277,434,000원

= 1,277,434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700,000,000원

= 700,000천원

○ 동단위계획형 사업 지원
3,496,399,000원

= 3,496,399천원

○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 15개동)

= 258,100천원



○ 시민협력국은 이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의제 및 보조금 신청액을 확정한

234개동의 신청예산에서 50%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편성하였는 바,

주민들이서울시주민자치활동계획에따라의제를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개발했던 사업들이 자칫 무력화·백지화될 우려와 각 자치구의 부담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예산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여 자치구별 형평성에 어긋

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라. 종합의견

○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3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는 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운영성과 평가와 문

제점 도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예산편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 주민자치회 미시행 7개구
15개동
258,100,000원

= 258,100천원

자치단체자
본보조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266,488천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192,533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21,568,000원

= 121,568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50,059,000원

= 50,059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111,520,000원

= 111,520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113,594,000원

= 113,594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33,400,000원

= 33,40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28,880,000원

= 28,880천원

○ 동단위계획형 사업 지원
271,220,000원

= 271,220천원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1개동)

= 18,5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1개동
18,500,000원

= 18,500천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 2021.6.7.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 2021.6.25. : 서울형 주민자치회 5년 생활자치의 가능성을 열다

- 2021.9.16. :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의제

설정과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단위의 민주성을 회복하여 문제 해결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자치지원관의 역할 확대 필요와 회비

납부 제도의 개선 및 과다한 인건비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등도 공존하는 바, 이를 감안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 5년차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회’보조금 집행 이행실태 및 사업추진의 정상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여부와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에 대한 숙지와 교육 등을 통해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단위로 정책․

사업․예산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바,

이를 감안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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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45 접 수 연 월 일 2021. 11. 4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9길

 성 명  서림동 주민자치회장 정춘근 외 238명

소개의원

(소속위원회)

 서윤기(기획경제), 송도호(교통)

 유정희(환경수자원), 임만균(도시계획관리)

건    명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년「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과, 현재 22개 구 236개 동에서 구성·운영될 정도로 성장함.

짧은 도입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면서,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방침(‘21.4.6.)에 근거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의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 예산의 편성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함.


